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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7조

(국가 등의 지원) 

제3항 신설

국가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

(국가 등의 지원)

제3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

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50% 이상을 보조하는 경우, 해당 센터의 

사업 규모 등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1개소)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7개소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음

◦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예산은 13억 9,300만원

(국비 100%)이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총 예산은 45억 3,700만원

(지방비 1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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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2026년 예산액 746 150 133 528 107 111 188 763 191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26년 예산액 409 313 104 148 110 161 227 148 4,537

자료: 보건복지부

[표 1]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예산 현황(2026년)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국가 지원에 의해 확대될 광역기부

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의 보조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부담이 감소하여 해당 센터가 실시하는 사업 규모가 확대될 가

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확대 수준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

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


